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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는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율주행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율주행택시 
시장의 글로벌 흐름과 관련하여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2.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가능성과 막대한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에 주목하며 미국과 중국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고 자율주행택시의 상용서비스가 확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택시서비스는 아직까지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로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자율주행택시는 아직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자율주행택시 산업의 특성상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기존의 영세 택시사업자는 비즈니스모델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규제 등을 통해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택시종사자의 고령화, 
소비자의 수요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를 수용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안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을 줄여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①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들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기존 택시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Exit Plan을 마련해야 한다.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조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이익 공유제 등을 
통한 보상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때 과거 성공적으로 택시면허를 매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③ 이러한 구조개혁안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여건, 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익한 조언과 논평을 해 주신 한국은행 전광명 뉴욕사무소장, 한국교통연구원 김영호 선임연구원, 아우토크

립트 조현준 미국법인장, 레인포컴퍼니 권오상 대표, 포디투닷(현대자동차그룹 자회사)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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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 배경

1.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기초로 한 자율주행기술1)이 빠르게 발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율주행택시의 상용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기술개발의 영역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력을 인식한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 자율주행택시 도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소비자 후생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가피한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뒤쳐져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
미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택시를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용서비스가 확

대2)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국가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서 결국 우리나라는 외

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3. 또한 기술적인 측면 외에 우리나라의 택시시장이 여전히 전통적 개념의 택시 
위주3)로 운영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전통 택시산업 보호에

초점을 둔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이 기술발전이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택시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

받고 있다. 그렇다고 자율주행택시를 전면 도입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정체된

산업구조와 높은 개인택시 비중을 감안하면 준비없이 자율주행택시 시대를 맞이할

경우 기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승차공유 비중이 90%에 가까운 반면 
한국은 전통택시(플랫폼 포함) 비중이 90%를 상회한다.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요소별 성장기여도 [그림 2] 국가별 플랫폼택시와 전통택시 비중1)

자료: 한국은행   주: 1) 서울의 경우 배회영업과 플랫폼운행이 공유되는 
경우 이를 배회영업 택시로 집계

자료: TLC(뉴욕), Department for Transport(런던), Land 
Transport Authority(싱가포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1)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은 <BOX 1> ‘자율주행 기술 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택시는 판매 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승용차와 달리 운행을 통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운행 관련 사고 발생시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기가 보다 용이한 측면도 있다.
3) 주요도시만 비교해보아도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의 택시시장에서 Uber, Grab과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비중이 

85% 이상이고 전통택시 비중은 12~14%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 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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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기술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급선무라고 
여겨지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위해 현 택시서비스 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혁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장에서는 글로벌 택시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한국 택시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았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

으로 택시산업의 구조개혁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자율주행기술과 글로벌 택시산업의 변화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AI와 결합되면서 운전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5. 미국과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이 Rule을 코딩(Hard Coding)해주는 Rule 
base 단계4)를 벗어나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기술(End to End)로 진화하고 
있다. AI 모델이 자율주행의 모든 과정을 학습하고 차량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면서, 차량이 예측불가능한 상황5)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AI가 스스로 학습하며 운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기술발전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림 3] 자율주행기술 방식 [그림 4] 자율주행 생태계 

6. 여기에 방대한 주행데이터와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결합
되면서 자율주행수준이 인간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주행기술면에서는
실제 운전 영상이나 데이터를 AI가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6) 등을 활용해 장기간

학습해오면서 자율주행이 인간과 유사한 운전능력을 구사하게 되었다. 현재 테슬라

등은 집 주차장에서 목적지 주차장까지 도달하여 주차까지 수행하는 ‘Park to Park’

4) Rule Base 하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일련의 규칙과 논리를 인간이 프로그래밍하여 차량을 제어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현실 세계의 복잡한 시나리오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고, 새로운 상황 발생시 규칙을 추가·관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5) 센서 간섭요인(예: 렌즈에 진흙이 튄 경우) 자동 제거 기능 등 하드웨어의 세밀한 부분도 발전하고 있다.

6) 딥러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카메라·라이다·레이다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하나의 
인식 결과를 만들고, 보행자의 이동 방향, 차량의 주행 의도까지 예측한다. 또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주행 데이터로부터 인간의 운전 행태를 모방하거나, 특정 환경에서의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운전경로를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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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안전면에서는 미국 웨이모의 주행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7)을

보면 웨이모 자율주행택시가 유인택시보다 상해사고는 85%, 에어백 전개사고는

79%, 교차로 사고는 9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 고성능 센서, 주변 인프라, 차량간 실시간 통신장치, 기능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스템 등까지 융합되면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8)

자율주행택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기존 택시산업까지도 위협

7. 기술발전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2024년 약 30억달러에서 
2034년 1,900억달러로 연평균 5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택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자율주행택시

개발에 쏟아부었고 1억 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AI를 훈련

시키고 있다. 이는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규모이다. 이에

따른 기술발전은 자연스레 시장규모 확대로 이어져 두 나라의 자율주행택시 수는 향후

10년 동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9) 또한 자율주행택시는 택시를 사적인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AI 기반 경로 최적화를 통해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으며, 탄력적인 공급으로 택시 잡기가 수월해지는 등 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긍정적으로

수용10)하면서 자율주행택시 시장의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에 1,9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택시시장에서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10년내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 규모 전망 [그림 6] 미국·중국 자율주행택시 점유율 전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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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증권   주 : 1) 골드만삭스 기준. 단 미국 2035년 전망치는 
Morning Star(50%)와 Boston Consulting(25%) 기준

       2) 미국은 매출(혹은 주행거리), 중국은 차량대수 기준
자료: 골드만삭스, Morning Star, Boston Consulting

7) Comparison of Waymo rider-only crash data to human benchmarks at 7.1 million miles(Kristofer D. Kusano, 2024.7.11.)

8) 자세한 내용은 <BOX 2> ‘기업들의 자율주행 생태 구축 현황’을 참고하길 바란다. 
9) 자율주행택시 점유율은 2030년까지는 공급제약요인(규제 및 초기 대규모 기술투자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늘어

나다가 이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World Economic Forum, 2025.4월)  

10) 2024년 JD.Power의 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가 평균 8.5점(10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탑승 경험자중 로보택시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비중은 76%로 로보택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신뢰도(20%)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자율주행 경험이 기술수용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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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러나 자율주행택시가 보편화될수록 기존 유인택시산업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택시는 인간운전이 없다보니 특별한 비용증가 없이 24시간

택시운행이 가능하며 플랫폼의 매칭에 의해서 택시공급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하게 된다. 그리고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는 데다 중장기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른

차량 가격 하락, 운영효율 극대화 등에 힘입어 자율주행택시 운영비용(마일당 $0.25 ~

$1.00 내외 전망)11)이 일반택시(마일당 약 $2.00내외)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투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택시 요금의 절반 수준 이하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자율주행택시는 운전자에 대한 보수가 없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운영비용이 하락하면서 자율주행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그림 7] 일반 및 자율주행택시 운영비용 비교 [그림 8] 일반 및 자율주행택시 요금 비교(미국)

  주: 1) 일반택시는 주로 운전자, 로보택시는 원격 모니터 
및 현장 지원 요원 등에 대한 급여

자료: Kaplan et al.(2024)

자료: Kaplan et al.(2024)

9. 한편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자율주행택시 제조업체가 자율주행 택시사업을 직접 
운영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13) 현재 자율주행택시 사업은 택시 제조업체

(웨이모, 테슬라, BYD 등)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초기투자 비용(차량개발,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IT 기술인력 확보 등), 사고시 보험책임, 규제 및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택시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자율주행

택시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14)

11) 자율주행택시의 운영비용(마일당)의 경우 아크인베스트먼트(2024)와 Kaplan et al.(2024)가 각각 최대 $0.25, 
$1.15까지, 맥킨지(2021)와 골드만삭스(2025)는 모두 2030년에 $0.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2) Kaplan et al.(2024)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택시 요금(마일당 $4.50 내외)이 보다 저렴한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일반택시
($6.00 내외)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기술이 충분히 발전할 경우 $3.0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3) 골드만삭스(2025)는 택시산업이 지금의 Ridesharing 1.0(수백만명의 개인 운전자가 참여하는 매우 분산된 구조)에서 
Ridesharing 2.0(소수의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 중심으로 재편된 구조)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보았다.

14) ARK Invest(2025)는 기존 택시업계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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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산업의 현재와 미래

주요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 자율주행 기술수준

10. 전통적인 자동차제조 강국인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제조분야에서 주요국과 
경쟁을 펼치고는 있지만 자율주행택시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경쟁력 순위로는 미국, 
중국보다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의 자율

주행차 기술이 미국 대비 89.4% 수준으로 중국(95.4%)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기업 중 한국 기업은 1곳에 그친 반면, 미국과

중국은 선도기업(leaders group) 1개씩(1위 웨이모, 2위 바이두)을 포함하여 각각 14개 및

4개를 보유하고 있다.15)

한국의 자율주행기술은 주요국 대비 뒤처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국가별 자율주행 기술수준 비교1) [그림 10]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상위 20위 내 기업 수1)

  주: 1) 최고수준=100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 1) 2024년 기준
자료: Guidehouse Insights

11. 특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AI 기반(End to End)으로 변화한 이후 우리나라와 
미･중간 기술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Rule

Base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율주행기술이 AI기반으로 변화하면서

부터는 AI가 학습할 실제 주행테스트 데이터와 AI를 훈련시킬 고성능 서버를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지가 기술의 레벨을 결정하게 되었다. 미국과 중국은 상용화를

통한 데이터 축적과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갖췄다는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자율주행기술 격차를 더욱 벌린 것으로 판단된다.

12.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개선노력이 없다면 결국 우리
나라는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기술은 학습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규모의 경제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 중국 선도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의 일부 자동차 기업들은 자체 자율

주행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미국과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사례가 늘어

나고 있다.

15) 우리나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하며 11위를 기록하였으며, 
현대자동차-앱티브 합작법인인 미국의 모셔널은 15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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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택시시장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13. 우리나라는 그간 전통 택시산업을 보호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2009년 승차공유서비스 Uber 등장 이후 주요국은 택시시장이 공급자 중심보다는 소

비자 중심으로 발전16)하면서 다양한 택시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유

상운송을 관장하는 여객자동차법이 전통 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보

호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17) 이에 따라 한국택시시장은 전통택시가

9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4. 그러나 이러한 보호정책이 오히려 택시서비스의 경쟁력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많다. 고가의 면허 매입절차 없이 젊은 운전자들도 쉽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는 승차공유는 진입이 막혀있고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심화되면서 전체 택시

시장의 규모 자체까지 줄어들었다. 일본에서 이미 정년퇴직하는 택시기사를 자율주행

택시로 대체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하겠다.18) 그 밖에도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의 택시부족 현상, 서비스 품질에 대한 지적 등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19)는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6) 최근 운송서비스는 여러 교통수단을 디지털 기술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 시스템(Mobility-as-a-Service, 
MaaS)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하나의 앱 또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한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예약 및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17) 자세한 내용은 <BOX 3>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관련 여객자동차법 개정 역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18) 일본 최대 법인택시회사 Nihon Kotsu와 GO 플랫폼은 구글 웨이모와 합작하여 25대의 웨이모 자율주행택시 

테스트를 도쿄에서 시작했다.(웨이모 홈페이지, 2024.12.16일)
19)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로 택시 바가지요금과 난폭운전을 

꼽았다.(K-택시 나빠요, 외국인들 이구동성, JTBC 뉴스룸, 2025.6.27일)

여객자동차법 개정후 Uber, 카풀서비스, 타다 등 신산업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림 11] 여객자동차법 개정 내용

시행일 개정 내용 주목적

2015.6.22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중략)..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Uber 등 
차량알선 
플랫폼 금지

2019.4.23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중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카풀서비스 
시간대 제한

2021.4.8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
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승합차 
플랫폼(타다) 
서비스 제한

주: 파란색이 개정 및 추가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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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펜데믹 이후 택시공급량이 축소되었다
60세 이상 택시운전사 비중이 72%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12] 택시서비스 공급량 변화 [그림 13] 한국 60세 이상 택시노동자 비중

자료: TLC(뉴욕), Department for Transport(런던), Land 
Transport Authority(싱가포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15. 시장이 기술발전이나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택시
서비스 출시가 지체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 기존 택시서비스는 운전자의
선호가 공급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심야시간대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택시면허의 2/3를 차지

하는 개인택시는 수요가 증가하는 오후 9~10시 이후 오히려 공급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고령화, 심야 탑승객(취객 등) 응대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택시운행 선호가 동시간대에 낮다는 점을 반영한다. 반면

자율주행택시는 비선호 시간대에도 택시공급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으므로,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우리경제의 소비자후생 총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7,000대 도입(택시의 10%)될 경우

소비자들이 얻게 될 추가적인 후생은 연간 1,6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20)

심야시간대 서울시 택시수요는 크게 증가한다.
이에 반해 동 시간대 개인택시 공급량은 급감하며 
소비자들이 택시 잡기가 여려워진다.

[그림 14] 서울의 시간대별 택시수요 [그림 15] 시간대별 서울택시운행대수 량

자료: 문윤상·이공(2021) 자료: 서울시 주요교통통계(2024.7월 기준)

20) 이는 서울시 연간택시 이용금액(3.6조원)의 4.5%에 해당한다. 소비자잉여에 대한 자세한 산출방식 및 내용은 
<BOX 4> ‘서울시 택시서비스 소비자잉여 개념 및 추정’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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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택시 도입시 리스크

16. 그간 정체된 서비스 산업구조와 높은 개인택시비중을 고려하면 준비없이 자율
주행택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택시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자율주행택시가 한국에 진입한다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력과 인력이 갖춰진 기업이나 컨소시움 형태로 정착할 가능성이 크다. 영세한

개인택시는 이러한 자율주행택시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21) 우리나라(서울 기준)는

개인택시 규모(4.8만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을 월등히 능가하는 수준인데,

요금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택시 공급량 확대로 개인택시업계의 사업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택시기사 등 관련 종사자의 피해는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주요국의 개인택시 현황(Uber 도입 전)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그 규모와 비중 모두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택시운용 원가는 낮은 수준이지만, 
자율주행택시 도입시 원가는 그보다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6] 주요도시의 택시 규모와 개인택시 비중1) 비교 [그림 17] 한국 전통택시와 자율주행택시 원가 비교1)

  주: 1) 서울은 2024년말 기준, 기타도시는 Uber도입 전인 
2010년말

자료: 서울시 택시종합대책(201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주: 1) 전통택시는 경기도 2023년 기준, 자율주행택시는 
Kaplan et al.(2024)이 추정한 예상치(미국 기준)

자료: 경기도택시요금 조정방안(2023), Kaplan et al.(2024)

17. 그렇다고 규제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 진입을 계속 차단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경쟁력 확보 필요성, 소비자의 요구, 기술도입 금지에 따른 무역갈등 
소지 등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택시를 도입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주행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인데 자율주행택시는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또한 그간 다양한 택시서비스 접근이 제한되어 온

소비자들도 24시간 저렴한 가격에 운영되는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 미국 Uber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의 강력한 요구가 정치력과 결합될

경우에는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국이 자율주행택시를 주요 수출

산업으로 채택하는 시대가 도래하다면 도입금지가 비관세장벽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22)

21) 높은 초기투자비용, 사고시 책임 문제, 규제대응, 관리 비용 및 인프라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영세 택시업체 등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 없는 사업자는 자율주행택시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2) 현재 구글 등 미국 빅테크들은 각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 조치가 비관세장벽 문제에 포함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테슬라 FSD(반자율주행) 서비스 허가 문제도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테크관련 무역이슈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0

18. 결국 자율주행택시라는 흐름을 막기 힘든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관련 산업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택시산업이 급격하게 위축
되며 택시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 면허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Uber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고, 영업권을 침해받은 택시운전자들의 피해는 크게 늘어났다.23) 결국 뉴욕시는

10년 이상의 조정과정을 거쳐 2022년에 개인택시의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뉴욕시와 연방신용조합기금 등 정부기관은 약 9억달러(약 1.2조원)의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24) 결국 택시서비스업이 배타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면허를 택시기사가

비용(5천만원~2억원 이상) 지불을 통해 매입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운송서비스

도입에 따른 영업권에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타다 사례에서 보듯이 신·구 산업의 전환 과정에서 기존

업계가 받는 충격이나 피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면 심각한 사회갈등이 초래되고

결과적으로 신사업이 안착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기존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택시 면허가는 최대 2억원을 상회한다.
뉴욕택시면허 가격은 Uber도입 이후 92% 
급락하면서 개인택시의 파산이 급증했었다.

[그림 18] 한국 도시별 개인택시 면허수 및 가격(2024.6월 기준)

면허수 가격(만원) 시가총액(조원)

서 울 49,074 12,000 5.89

부 산 13,809 9,000 1.24

대 구 10,038 5,000 0.50

인 천 8,954 11,000 0.98

광 주 4,781 12,500 0.60

대 전 5,329 10,800 0.58

울 산 3,606 9,700 0.35

세 종 336 22,0001) 0.07

   주: 1) 전체면적의 84.3%가 읍･면이라는 특성 등으로 택시총량이 
수요에 비해 적게 배정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 유지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면허중개업체(남바원)

[그림 19] 뉴욕택시면허 가격 추이

 자료 : TLC

23) 당시 면허가격이 급락하였고 일매출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담보대출로 면허를 구입한 개인택시들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되었다.

24) 자세한 내용은 <BOX 5>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시장 침체 사례’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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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기 대비 방안 – 택시산업 구조개혁안 마련

▪ 선술한 바와 같이, 준비없이 자율주행택시가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 택시시장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포함한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커져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자율주행택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제도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택시산업 구조개혁안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 구체적으로는 ①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② 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방안을 함께 마련한 후, 이러한 제도변화를 ③ 지방
에서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① 자율주행택시의 진입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긴요하며,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들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기존 택시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Exit Plan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여 적정한 가격에 면허를 매입･소각함과 동시에 추가적
으로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보상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이러한 구조개혁안은 기존 대중교통 인프라, 자율주행 테스트 여건, 보상기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① 자율주행택시 진입규제 완화

19.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법에 근거하여 택시면허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해진 택시면허총량을 초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상용면허도 여객자동차법

근거 없이 추가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플랫폼사업자(타입1)가 택시면허

없이 차량을 확보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25) 하고 있으나 엄격한 조건26)

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플랫폼운송사업 공급량 책정 시

택시 감차실적을 고려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심사과정에서 동 조항의 반영비율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자율주행택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25) 2021년 여객자동차법은 운송플랫폼 사업을 ① 플랫폼운송사업(타입1), ②플랫폼가맹사업(타입2), ③플랫폼중개
사업(타입3) 3가지로 규정하였다. 이중 타입2와 타입3는 플랫폼기업이 기존 면허택시와 가맹을 맺거나 중개를 
해주는 것으로 카카오택시와 같은 형태이다.

26) 택시가 감차되거나 유휴면허가 발생하는 만큼 타입1 차량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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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동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에 맞게 진입속도(차량

대수 조정)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후 5년이 지났으나 타입1택시는 
택시총량제 영향으로 운용차량 대수가 늘지 
못한 채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상용화된 자율주행택시가 타입1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타입1 허가시 택시총량을 고려하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0] 전국 타입1 사업자 현황

업체명 대수 서비스

코액터스 100대
언어 장애인 
대상 서비스

레인포컴퍼니 220대
법인업무용, 
의전서비스

파파모빌리티 200대
어린이, 청소년  
통학서비스

퍼플모빌리티 30대
산단 입주기업 
도심지 이동

자료 : 국토부 보도자료(2025.1.16일)

[그림 21] 현재 타입1 사업을 위한 절차(여객자동차법 제4장의2)

 ￭ 사업계획서 작성 후 국토부 제출

 ￭ 플랫폼운송사업 허가기준 심사

  - 수송수요와 택시 총량을 고려한 공급량에 적합(조정필요)

  -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심사

  - 최저 대수, 차고지 등 시설, 보험 등 심사

 ￭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심의

  - 택시감차 실적 추이를 감안(조정필요)

 ￭ 운임이나 요금 설정시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필요시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을 명령할 수 있음

20. 더 나아가 자율주행택시를 여객자동차법에 별도의 사업으로 정의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택시면허와 완전 독립적인 자율주행 상용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이 도입한 방식이다. 이는 기존면허수량과 관계없이 안전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면 운송면허발급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21. 자율주행택시 진입에 대한 규제의 문을 열어준 후 실제 운행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테스트 규제 완화 등 세부 규제들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택시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테스트과정이 필수적인데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법적개념이 교통관련 법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제약이

많다.27)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자율주행테스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며 반드시 수동운전으로 주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 이외에도 주행영상

원본데이터 활용불가, 과도한 안전규제 등 다양한 법과 규제가 자율주행 개발을 막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완화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② 보상안이 결합된 개인택시 비중 축소 방안

22.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제시하고 택시면허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택시라는 새로운 택시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 종사자들의 배타적 영업권 매입을 통해 개인택시 비중이 줄어들 여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택시면허매입 주체인 택시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매입정책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금수입원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도

택시면허 감차프로그램과 플랫폼운송사업자(타입1) 기여금 부과를 통한 택시면허 매입

27) 자세한 내용은 <BOX 6> ‘국민 자율주행택시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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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금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면허 매입실적이 저조한 상황

이다.28) 향후 자율주행택시가 진입하고 플랫폼운송 사업자 비중이 늘어날 경우 택시

시장규모 자체가 성장하면서 기금수입원도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택시면허 매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호주 사례를 적극 참조할 필요가 있다.

23. 호주에서는 Uber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는 Buyb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매우 성공
적인 택시면허 매입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Western Australia 주정부는 면허

소지자가 매각 의사가 있는 경우 구매가격을 반영하되 최저매입가(10만 호주달러)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를 매입하였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면허를 구입한 운전자부터

과거 낮은 가격에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 모두에게 프로그램 참여 유인이 컸다. 또한

면허 매입을 위한 재원은 택시를 포함한 모든 상업용 운송차에게 운행당 요금의

10%를 한시적으로 징수하여 마련하였다. 이처럼 기존 택시운전자의 참여유인을 높이고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됨에 따라 WA 정부는 동 정책을 통해

기존 택시면허의 99.7%를 매입할 수 있었다. 택시시장규모 자체를 늘리고 소비자도

택시서비스 이용료의 일정 부분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29)

한국의 택시면허 프로그램 실적은 미미하다. 따라서 호주 WA 주정부의 경우처럼 기금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매입프로그램을 완결하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 호주 Western Australia 주정부와 한국 택시면허매입제도 비교
호주 WA 주정부 한국

면허당 매입가 - 면허 취득가격(최소 10만 호주달러 보장) - 지차체마다 다양

재원

- 모든 상업용차량 운행당 요금의 10% 징수
(10호주달러 한도, 소비자부담)

- 택시감차사업: 중앙정부(택시가 납부한 
부가세의 5%) + 지방재정

- 타입1  기여금 : 매출의5%, 운행횟수당 
800원,   허가대수당 월 40만원 중 택1

목표 매입량 - 면허 전량(1,035개) - 5년마다 적정량 결정 후 매입량 결정

정책시점 - 면허외 차량서비스(Uber) 진입 후 실시 - 면허총량제 유지하에 실시

기간
- 1년('19.4~'20.4월)만에 1.2억 호주달러 조성 

후 종료
- 계속 진행

성과
- 시가기준 매입총가격(3.1억달러)의 39% 수

준(1.2억달러)에서 99.7%(1,032개)매입 성공
- 매입건수 미미

자료 : 호주 Western Australia 주정부, 국토부

24. 아울러 기존 개인택시업자들에게 면허매입 외 추가적인 보상안으로 자율주행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매입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택시 기업을 육성한다면 이러한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이 택시

28) 타입1 택시 공급이 미미해 기금수입이 크지 않고 매입할 택시면허수도 규제당국이 정하는 경직적 시스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면허총량제 보호 하에서 먼허가격이 유지되는 한 택시들이 시가보다 낮은 
매입가에 면허를 매각을 할 유인이 없는 점도 크다.

29) 자세한 내용은 <BOX 7> ‘한국 택시면허 매입프로그램 예시’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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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정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택시종사자 피해)을 줄이는 데 일부 역할(이익 공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30) 다만 국내 자율주행택시기업 육성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 이후에도 기업들의 수익성이 확보31)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 시기까지는 이익공유 제도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자율주행택시기업도 택시발전기여금을 납부하는 동시에 기존

개인택시업자가 회사지분 일부를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소비자, 타입1, 자율주행택시의 기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택시면허를 매입하고, 이익전환 된 
자율주행택시기업의 일부 지분을 개인택시가 소유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성해 볼 수 있다.

[그림 23] 택시발전기금을 통한 택시면허매입안

③ 신속한 실행을 위해 지방에서 성공시킨 후 전국으로 확산

25.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사례를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개혁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택시시장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관련법의 한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다 보니32) 뚜렷한 성과를 내기 힘들

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처음부터 서울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시도

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지원하여 일단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자율주행택시 도입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이 높고, 자율주행 관련 테스트 환경이 우호적이며, 기존 택시면허 매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도시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도시부터 먼저

자율주행택시나 플랫폼택시가 영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을 완화하고, 동시에

기존 면허매입 정책도 함께 시행해 보는 것이다.

30) 과거 계곡 등 유원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던 기존 상인들의 영업장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 철거시 
정비 후 합법적인 위치에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관련 분쟁이 줄고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구조개혁을 통해 얻는 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함으로서 이해당사자가 구조개혁에 
적극 참여하는 장려책을 쓸 필요도 있다.

31) 미국 웨이모는 2019년 상용화를 시작했지면 여전히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32) 타입1 사업자인 코액터스는 카카오와 MOU를 체결하고 카카오 T앱을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국토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무산되었다. 또다른 사업자인 레인포컴퍼니도 우티(Uber 한국법인)와 
플랫폼 공유 사업을 추진했으나 택시단체의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한국경제, 2024.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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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 정책이 용이한 교통취약지역부터 택시산업 
구조개혁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4] 지역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필요종류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6. 미국에서도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82만명),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99만명)과 같이 
뉴욕 등 대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거점도시에서 검증을 마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점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택시는
주행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수요 및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지방

중견도시가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차량과 사물간

통신(V2X)33), 자율주행 차량관제 센터34) 등과 같은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미 세종, 판교

등 주요 지방 도시에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이들 지역35)을 중심

으로 자율주행택시를 도입·운행한다면, 안전성 우려를 줄이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 및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 차량과 사물간 통신(Vehicle to Everything, V2X)은 차량이 다른 차량, 도로 인프라(신호등, 정지선 등), 보행자, 
네트워크(클라우드 등)와 쌍방향으로 통신하여 사각지대, 교차로 건너편 상황, 급정거한 앞차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는 자체 센서로 인식할 수 없는 영역까지 정보를 
확대하여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잠재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V2X 시스템은 세종, 
판교, 울산, 광주, 부산, 경기 화성 등에 구축되어 있다.

34) 자율주행 관제센터는 자율주행차의 위치 및 주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비상시 원격으로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센서, 주변 인프라 등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을 지원한다.

35) 지자체 입장에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인센티브,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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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종, 판교 등지에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 인프라가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예정이다.

[그림 25] 자율주행택시 주행 지원 인프라 예

           자료 :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2019.2월)

Ⅴ. 맺음말

27.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시대를 준비없이 맞이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아들 수 있도록,

자율주행택시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 부담이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택시면허 매입 및 이익공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과거 Uber, 타다 등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한국 내 승차공유서비스 등 새로운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을 위한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여론이 수렴될 필요가 있겠다.

28. 더불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사업을 성장
시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자율주행택시 기업 육성이 
중요하다. 물론 미래에는 다양한 국내 및 수입 메이커의 자율주행택시가 운행되겠지

만 현재로서는 국내기업을 하루빨리 육성시켜 국내기술의 자율주행택시를 도입하는

방향이 기술과 주행데이터 주권, 국내정책 연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자원을 집중시켜 AI 인프라 확보와 국내기업의 R&D

활동 지원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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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1 자율주행 기술 개요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다양한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환경을 인
지(perception)하고,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Decision Making)하여 스스로 차량을 제어
(Control)하는 시스템이다. 완전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는 실시간 인식 및 판단을 가능케 하는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 
안정적인 주행을 위한 차량 전자제어 기술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 차
량이 현실에서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인프라(차량간 통신 등)가 구축되고,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 데이터 활용 기준, 보안 문제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자율주
행이 상용화되면 운송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
며, 교통 혼잡도와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교통환경을 인지하고,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림1.1] 자율주행 시스템 개념도

자료: 정보통신표준화위원회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레벨0(완전 수동)에서 레벨5(완전자율주행)까지 구분되는
데, 기술적 난이도, 책임소재 등에 따라 일반 승용차는 레벨2~3을, 자율주행택시는 레벨4를 목
표로 개발되고 있다. 레벨2까지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레벨3부터 일부 또는 
모든 조건에서 차량이 운전 제어를 전담하여 사고 책임이 제조사로 넘어간다. 자율주행 수준이 
올라갈수록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제조사의 법적책임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레벨5)까지는 차량의 판단 능력 개선, 기술 표
준화 등 선결과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은 자동화 수준에 따라 레벨0(완전 수동)에서 레벨5(완전자율주행)까지 구분된다.
[그림1.2] 자율주행 단계별 비교

단계 내용 법적 책임 주체
레벨0(완전 수동) · 모든 주행 기능을 운전자가 직접 수행 운전자
레벨1(운전자 지원) ·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가감속 중 하나만 보조 운전자
레벨2(부분 자동화) · 시스템이 조향과 가감속을 동시에 제어 / 운전자 감시 및 개입 필수 운전자
레벨3(조건부 자동화) · 시스템이 지정 환경에서 모든 주행 임무 수행/요청시 운전자 개입 필요 제조사1)

레벨4(고도 자동화) · 시스템이 지정 환경에서 모든 주행 임무 수행/지정 환경 내 운전자 개입 불필요 제조사1)

레벨5(완전 자동화) · 모든 조건에서 시스템이 전적으로 주행 수행/운전자 개입 전면 불필요 제조사1)

주: 1) 시스템 정상 작동 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임. 레벨 3은 운전자 개입 요청 이후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며, 
레벨 4, 5는 외부요인 및 사용자 과실이 사고 원인인 경우 차량 소유자도 책임 가능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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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2 기업들의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현황
 자율주행시대에 진입하면서 자동차가 운송 기능을 제공하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들은 관련 기술을 직접 개
발하기보다는 단시간 내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이 있는 기업과의 인수합병
(M&A), 지분 및 현금투자, 합작사 설립, 수평적 협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기업 간
의 거래는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기술역량 확보,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목적으
로 한다. 이처럼 자율주행 시장은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서비스 등이 복합적으
로 연계된 생태계로 변모하고 있으며, 완성차 제조사는 물론, 부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
한 기업군이 동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과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협업이 늘어나면서 자율주행 생태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림2.1] 기업들의 자율주행 생태계 현황

구분 내용
관련 기업

해외 한국

자율주행 기술 고도
화를 위한 역량 확보

차량 설계, 자율주행 
칩 개발, AI 연구, 센
서 융합

Waymo, Tesla, 
Nvidia, Mobileye, 
Aurora, Baidu 등

현대자동차, 삼성전
자, LG전자, 퓨리오사
AI 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End-to-End 자율주
행 SW, 객체 인식, 
보안·V2X, 운영체제

Motional,  Oxbotica, 
Nuro, Waymo, 
Upstream Security, 
Tesla, Baidu 등

오토노머스에이투지, 
42dot, 스트라드비젼, 
토르드라이브, 아우토
크립트, 티라유텍 등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통신망 구축(V2X, 5G 
등), 정밀지도 제작, 
자율주행도로 구축, 
관제센터 운영

HERE Technologies, 
TomTom, Cavnue, 
Qualcomm, 
Autotalks 등

KT, SKT, 삼성전자, 
네이버랩스 등

 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협업 사례를 살펴보면, ①기존 완성차 제조사는 ICT 업체 
대비 부족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합작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테슬라 등 신생 완성차 제조사는 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열위한 분야의 기술은 스타
트업 인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③빅테크 기업도 자율주행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자
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인수, 합작사 설립 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2] 주요 자율주행 기업의 투자 및 협업 사례

분류 기업 주요 사례 거래 연도

기존 완성차 제조사
현대차

Aptiv와 합작사 Motional 설립
- 머신러닝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2020

BMW·도요타
May Mobility 공동 설립
- 미국 내 여러도시에서 자율주행셔틀 운영

2022

신생 완성차 제조사
테슬라

DeepScale 인수(저전력 카메라 인식기술 확보)
- 이후 M&A, 대외투자 실적 없음

2019

BYD Robosense 투자(라이다 인식 기술 고도화) 2022

빅테크 기업
MS·엔비디아

Wayve 공동 투자
- End to End AI 기술 개발

2024

아마존
Zoox 인수
- 로보택시 개발 및 물류 혁신 목표

2020

자료: 삼정KPM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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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관련 여객자동차법 개정 역사
 한국의 여객자동차법은 택시, 버스 등 여객 운송사업을 면허제로 관리해오고 있으며 1961년 제
정 이후 전통 운송사업자의 공공성과 직업 안정성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다.1) 
그러나 2013년부터는 플랫폼 기반 사업자들이 여객자동차법을 우회하여 한국시장에 진입하면서 
여객자동차법도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진다. ① 2013년 8월 Uber는 운송용 차를 알선만 한다는 
개념으로 UberX 서비스2)를 개시했다. 그러나 택시면허가 없는 차들도 알선되면서 불법논란3)에 휩
싸였고 여객자동차법에 알선금지가 명시되면서 UberX 서비스는 법적으로 원천 차단된다. ② 
2016년 5월에는 출･퇴근시간 중 비면허 차량의 제공･임대･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운송법 81조를 
근거로 카카오가 카풀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러나 택시노조의 강력한 반발4)에 여객자동차법은 출･
퇴근시간을 엄격하게 제한5)하도록 개정되고 사업성이 줄어든 카풀서비스는 결국 종료된다. ③ 
2018년 10월 타다가 승합차(11~15인승)의 경우 비면허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를 이용해 승차서비스6)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택시업계 반발로 관광목적
에 한하여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항만인 경우에만 승합차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
되면서 타다는 사업을 철수하게 된다.
여객자동차법 개정후 Uber, 카풀서비스, 타다 등 신산업의 진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림 3.1] 여객자동차법 개정 내용

시행일 개정 내용 주목적

2015.6.22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중략)..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Uber 등 

차량알선 

플랫폼 금지

2019.4.23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중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카풀서비스 

시간대 제한

2021.4.8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바.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

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승합차 

플랫폼(타다) 

서비스 제한

주: 파란색이 개정 및 추가된 부분

  

                       
1) 택시서비스 가격통제를 통해 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택시면허총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택시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2) UberX 서비스는 Uber의 기본적인 형태로 일반인이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승객을 유상으로 태우는 형태이

며 Uber는 이러한 자가용을 플랫폼을 통해 중개한다.

3) 당시 서울시는 UberX서비스를 불법택시영업으로 간주하고 고발조치했으며 신고자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

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단속정책을 실시하였다.

4) 2018년 12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출시 취소를 요구하며 카카오 택시호출 거부운

동에 돌입했으며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2차례 잇따라 발생하였다. 

5) 카풀이 허용되는 시간대를 평일 4시간(오전 7~9시, 오후 5~8시)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성이 하락하고 카풀사

업은 소멸하게 된다.

6) 타다가 쏘카로부터 승합차를 대여받고 파견운전자를 알선하는 형식이었다.



20

BOX 4 서울시 택시서비스 소비자잉여 개념 및 추정
1. 택시 수요함수 및 소비자잉여에 대한 개념적 설명

소비자잉여는 소비자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치나 만족을 
느낄 경우, 그 차이만큼 얻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그림 4.1과 같이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
이의 영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곡선 아래 영역중 구매가격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을 통해 
계산된다. 수요곡선은 각 가격별로 수요량의 변화를 도식화한 그래프인데, 대체로 데이터 및 정보
의 제약으로 일정 시장가격에서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이를 선형 또는 등탄성
(Iso-elasticity) 수요함수에 적용하여 단순화된 형태로 추정한다.

2. 소비자잉여 추정방법

본고에서는 서울시 택시 소비자잉여 추정을 위해,
§ 수요곡선 함수형태를 선형(Q=a-b*P)으로 가정하였으며, 윤재호(2002)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0.68)를 적용하였다. 이는 Cohen et al. (2016)의 미국 Uber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0.36)보
다 약 2배 높은 수치인데,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택시의존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시장가격(P*)은 서울시 주요교통통계(2024.7월 기준)의 승차 건당 평균결제금액인 13,221원을 
이용하였다.

§ 동 가격에 해당하는 수요량(Q*)은 일평균 택시이용건수(1,018,000건)를 적용하였다.
§ 실제 소비자잉여 추정치는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자잉여 추정치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Œ 시나리오 1은 시장가격 및 수요량이 시장의 수급이 일치하는 균형점에 있다고 가정하였

다.[그림 4.1] 동 시나리오에서 추정한 소비자잉여는 하한값으로 볼 수 있다.
     � 시나리오 2는 실제 수요량 대비 20% 초과수요(+203,600건)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시

나리오 1에서 추정한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초과수요만큼 이동하였다.[그림 4.2] 가격은 
시나리오 1과 같은 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동 시나리오하에서 그림 1, 2의 음영과 같이 
소비자잉여를 계산할 경우 소비자잉여 상한값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4.1] 택시 수요곡선 및 소비자잉여 [그림 4.2] 초과수요 발생시 소비자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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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시나리오 1과 2에서 추정된 소비자잉여 하한 및 상한값은 각각 일평균 99.0억 및 138.5억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일평균 수요량(1,018,000건)으로 나눈 건당 소비자잉여는 각각 약 9.7천원 및 
13.6천원으로, 동 수치의 평균값은 11.7천원(평균 이용요금의 약 88%) 정도인 것으로 시산되었
다. 함수형태의 민감도를 점검하기 위해 등탄성(Iso-elasticity) 수요함수(Q=a*P-e)를 적용한 결과, 
시나리오 1 소비자잉여는 103.1억원(건당 10.1천원)으로 선형함수 추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1)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잉여 증대효과를 추산해보면, 자율주행택시가 서울시에 7,000대 도입되고 
공급대비 수요가 높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6시간동안 운용될 경우, 일평균 택시승차
건수가 약 37,800건2)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11.7천원x37,800건x365일) 상당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시산되었다.

4. 추정방법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고의 소비자잉여 추정치는 다양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해석
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는 균형에서의 가격과 수요량만 관측할 수 있어 실증적으로 수요함수를 
추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택시수요 가격탄력성을 추정
한 문헌은 제한적이다. 본고에서는 윤재호(2002)의 탄력성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가격탄력성을 추
정하더라도, 택시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관측된 수요량이 수요곡선과 시장가격이 
만나는 시장균형 수요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그림 4.2)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2가지 
시나리오 소비자잉여 추정치의 평균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실제 택시수요는 시간, 장소, 날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잉여 추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탑승건당 동일한 크기의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자율주행택시 공급 
전후에도 그 크기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초과수요 완화에 따른 소
비자잉여 증대만 살펴보았으나 그 외에도 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배차효율 변화 등 소비자잉여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이와 같은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잉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정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 무인 자율주행택시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얻는 편익이 상당할 수 있음
을 보였다. 이를 감안할 때 향후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산자 측면뿐 아니라 소비자의 잉여를 포함
한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고도화된 통계기법을 개발·적용하는 등 실증분석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1) 등탄성 수요함수에서는 수요가 0으로 수렴할 때 지불의향가격(Willingness to pay)이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소비자잉여 계산시 적절한 가격범위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시장가격(13,221원)의 
5배까지만 소비자잉여 계산에 포함하였다. 이는 Cohen et al.(2016)과 비슷한 수준이다. 

2) 서울시 주요교통통계에 따르면, 택시의 시간당 매칭율은 평균 약 9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
안할 때, 7,000대의 택시가 운행중일 경우 6시간 동안 약 37,800건(=7000x90%x6시간)의 승차건수가 추
가적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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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에 따른 기존 택시시장 침체 사례

1. 미국의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이후 택시시장 침체 사례

Uber는 200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된 이후 확산되는 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존 택시업체의 
반대압력에 직면했으나 소비자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미 규제당국도 Uber를 허용하는 입장
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Uber에 대한 소비자 지지가 높았던 것은 실리콘밸리의 기술혁신에 대한 
긍정적 여론,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족한 택시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그러나 
승차공유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세는 경쟁력이 낮은 기존 택시업계의 영업을 빠르게 위축시켰고 택
시노동자의 극단적 선택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뉴욕의 
경우 택시면허증(Medallion)의 가격이 2014년 이후 90% 이상 급락(2014년 97만달러 → 2020년 
7.5만달러)하면서 메달리온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택시업체 및 기사들이 파산하였다.
2019년 5월 뉴욕타임즈1)의 특집기사 이후 뉴욕시는 태스크포스 위원회(전문가, 시당국자, 택시노
조 등 19인 참가)를 구성해 택시 메달리온의 문제점 조사에 착수했으며 2021.3월 택시운전자들의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뉴욕시는 총 1억달러 이상의 Medallion Relief 
Program(이하 MRP)을 도입하고 개인택시운전자의 60%인 총 1,970명의 메달리온 대출원금을 
50% 이상 탕감하였다.
한편 Uber에 대한 각종 소송과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미국사회는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
을 자연스러운 경쟁과정으로 해석하였고 규제강화도 Uber서비스 차단보다는 기존택시산업과 상생
시키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뉴욕은 규제당국인 TLC의 면허를 통해 Uber 차량수와 운
전자 등록요건을 통제하게 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Uber의 운전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최저임금보장제를 도입하거나 운전자 지위를 직원으로 해석하고 노조
설립을 허가해 추가로 세금 및 복지 부담을 부과하였다.

[참고: 한국의 사례] 우리나라도 2013년 Uber 진입 후에도 카카오 카풀, 타다 등 국산 승차공
유서비스 도입이 계속되면서 택시면허가격 급락현상이 나타났었다. 플랫폼 운송사업 도입이 본
격화되던 시기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9천만원대에서 2019년 5월 6.5천만원대로 급락하
기도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개정을 통해 승차공유서비스를 금지시켰다. 이처
럼 미국과 한국에서 플랫폼서비스 도입과정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풍부한 대중교통 여건, 저렴한 택시요금 등으로 인한 택시혁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적었던 
데다, 25만명이 넘는 택시운전사 고통에 따른 사회적 폐해 우려 등 한국 택시시장의 고유한 
특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뉴욕의 택시면허(메달리온) 구제 프로그램 개요

뉴욕의 택시메달리온 구제 프로그램(MRP+)은 뉴욕시의 중재로 메달리온 최대 보유기관인 
Marblegate가 택시운전자들이 상환가능한 수준(1,234달러/월)까지 메달리온 담보대출원금을 탕감
해준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Marblegate에게 메달리온 1개당 3만달러를 지급하였고 
4,600만달러 규모의 지급보증기금도 출연하였다. 정책시행 결과 택시운전자들은 월 원리금이 크게  
                       
1) 메달리온 대출 빛에 허덕이는 택시기사들의 한계상황을 보여주었고 뉴욕시와 대출업자들이 메달리온 가격 

거품을 방조하고 무모한 대출을 중개했다고 비판하였다.(‘They Were Conned’: How Reckless Loans 
Devastated a Generation of Taxi Drivers, 2019.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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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월 3,000달러 → 1,234달러)되면서 원리금상환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Marblegate는 메
달리온 대출채권을 연방신용조합관리국(NCUA)으로 8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원금
탕감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림 5.3] 뉴욕택시허가증(Medallion) 소유자 구제프로그램

신청자격 ･ 메달리온 소유자(개인 당 최대 6개 메달리온 지원)

프로그램

･ 메달리온 담보대출 건당 뉴욕시가 3만달러 보조금 적용
･ 평균 40만불(최대 100만불)인 대출 원금 잔액을 최대 17만불로 재구조화
  -> 월 월리금 상환액을 1,234달러 이하로 제한
･ 동 프로그램에 적용된 대출에 대한 뉴욕시 지급보증(4,600만달러)
･ 재구조화된 대출은 고정금리 7.3%, 25년만기 적용

자료: 뉴욕시

[그림 5.4] 택시 메달리온 대출 구제안(MRP+)

            자료 : TLC 보고서 재구성

그러나 이와 같은 구제프로그램이 실행되기까지 뉴욕시와 연방기관 등 정부의 지출비용이 9억달
러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은 만만치가 않았다. 메달리온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했었던 신용조합
(Melrose, LOMTO, Bay Ridge)의 파산이후 부실채권은 연방신용조합기금(National Credit Union 
Share Insurance Fund)으로 넘어갔는데 이를 Marblegate와 같은 투자기관에 헐값에 매각하는 과
정에서 NCUA는 7.7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뉴욕시는 MRP+를 통해 총 2,281개 메달리
온(1,970명 운전자)을 지원했는데 보조금으로 6,800만달러(2,281개 × 3만달러)를 지출했으며 보
증기금으로 4,900만달러를 추가지출하면서 총 1.2억달러의 재정을 소진하였다. 이렇게 시 자금이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메달리온 부채위기의 원인이 뉴욕시에 일부 있다는 평가 등에 기인한다. 
뉴욕시는 메달리온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이었으며 양도가격의 5%를 양도세로 징수하면서 2002년
부터 2014년까지 메달리온 양도세로 8억 5,5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메달
리온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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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6 국민 자율주행택시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
 1.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관련 전후방 사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율주행택시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막대한 자율주행기술 투
자규모를 고려하면 독자적인 자율주행택시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국 대비 89.4% 
수준으로 중국(95.4%)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상용화단계에 진입한 기
업은 없으며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기에는 1.2년 이상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기술이 AI와 결합된 이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AI기반 자율주행기술은 학습데이터
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규모의 경제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미국, 
중국 선도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전면적
인 육성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정비가 핵심이다.
 2. 정부는 대규모 국가 AI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개발기업의 R&D 자금을 지원할 필요
가 있다. AI 기반 자율주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대형 IT기업들이 실행하는 엄청난 AI투자규모를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1) 따라서 중국과 같이 국가적으로 AI 서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국기업
들에게 Cloud 등을 통해 공유하는 전략2)을 참조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지출 측면에서도 중국은 전
기차(자율주행포함) R&D 및 개발에 34조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출3)한 반면 한국은 1조원 내외에 그
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SDV 및 자율주행 AI등 핵심 기술개발·시설투자,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개선 등 전방위 지원책을 보다 강화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
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중국정부는 전기차(자율주행 포함)개발에 2009년 
이후 총 34조원의 보조금을 지원 

한국도 1조원 규모의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나 
규모면이나 속도면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6.1] 중국 전기차(자율주행포함)개발 정부지원

 자료 : CSIS

[그림6.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개요(산업통산자원부)

 ￭ 사업목표 :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완성

 ￭ 사업기간 및 규모 : ‘21~’27년/총사업비 1조974억원(국비 

8,320억원)

 ￭ 사업내용 : 5대 분야, 총 84개 세부과제 지원

  - 5대 분야 : ① 차량융합 신기술, ② ICT융합 신기술, ③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④ 자율주행 서비스, 

⑤ 자율주행 생태계

                         
1)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는 국가 AI 센터는 광주 1군데이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GPU(NVIDIA H100기준)가 약 

2,000개 수준이라 테슬라 1개 기업(6.5만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상반기까지 1.8만장 규모의 GPU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외국 기업(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각각 15

만개, 테슬라 6.5만개) 수준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투자확충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가 건설자금과 칩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
해 2024년까지 250개의 AI 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AI인프라와 최근 개발
한 Deepseek을 결합해 자율주행 AI를 발전시키고 있다. (“China taps tech talent to boost AI data centre 
boom, 2025.2.22., Financial Times)

3)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정부가 전기차(자율주행포함) 산업에 세금 
감면을 포함해 총 2,300억달러(315조원)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R&D에 250억달러(34조원)을 10년 이상 꾸준
하게 지원해왔다고 분석하였다.(The Chinese EV Dilemma: Subsidized Yet Striking, CSIS, 2024.6.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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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다양한 법에 걸쳐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테스
트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제를 통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
으로 거론되는 제약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자율주행테스트를 할 수 없고 반
드시 수동운전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이다4) 이는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대부분의 교통관련법률이 ‘운전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는 경
우에 대한 법적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행영상 원본데이터 활용 불가, 과도한 무인
자동차 안전기준 및 속도제한 완화 등 다양한 법과 규제가 자율주행 개발을 막고 있다. 정부는 규
제샌드박스를 출범시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법개
정 없이 시범적･한시적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5) 자율주행기
술은 막대한 자금과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한 만큼 기술이 일정수준으로 발전할 때까지 큰 틀에서 
허용 후 세부적으로 규제해나가는 미국6)의 Negative 방식(금지되지 않으면 허용)이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자율주행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림6.3] 자율주행기술개발에 대한 규제적 장애요인

 

장애 요인 관련법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수동주행 전환 의무화에 따른 데이터확보 불가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주행영상 원본 데이터 활용 불가 개인정보보호법
 ￭ 무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 과다 자동차관리법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비용 과다 자동차관리법

 ￭ 최고속도 10Km/h 초과시 의무화된 안정성 방안 마련 기준 모호
자율주행 및 시범운행 

등에 관한 규정

   자료 : 언론 및 국회토론회 자료 수집

 4. 결국 이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개발을 국가주도산업을 지정하고 자금력
과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UAE의 스마트･자율시스템 위
원회(Smart and Autonomius system council)와 유사한 최상위 기관이 국가부처를 총괄하는 체계
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통
합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정책, 규제완화, AI 인프라 확충 등의 정
책을 일원화해야 한다
UAE의 SASC는 왕실 주재로 각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며 자율주행정책을 총괄한다.

[그림6.4] UAE의 SASC 설립목적

 ￭ 설립년도 : 2024. 7월

 ￭ 주요목적 : 

   - 아부다비 내 자율주행 정책, 전략, 운영 조정

   - 자율주행 산업 성장 촉진 및 투자 유도

   - 육해공 인프라 구축 및 규제･입법 정비

   - 산업 활성화를 통한 3~5만명 고용창출

[그림6.5] SASC 구성

 ￭ 의장 : Sheikh Hamdan bin Mohamed bin Zayed 왕세자

 ￭ 위원 :

   -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 교통·지방장관

   - 경제개발부 장관

   - 대통령 자문위원

   - 아부다비 투자 청장

                         
4) 개발초기 안전관리자가 탑승을 하더라도 운전은 차에 맡기면서 테스트하는 미국이나 중국의 테스트 환경과

는 다른 점이다. 도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회피하는 노선을 설정하기기 어렵기 때문에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검증해야 할 구역이다. 

5) 자율주행 산업지원 국회토론회(2025.2.27일)를 참고하기 바란다.
6) 미국 교통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Automated Driving Systems 2.0: A Vision for Safety)에서 기업들이 자

가평가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작성･공개하고 업계 스스로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공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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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 한국 택시면허 매입프로그램 예시
1. 택시매입 총 소요금액 추정(서울 개인택시 기준)

택시면허매입 프로그램은 시장 변화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 면허 매입보다는 사업자가 자율주행이나 여타 플랫폼 연계서비스로 업종 
전환하여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2024.6월 
현재 서울개인택시 면허는 4.9만개로 1억 2천만원 내외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개인택시 면
허를 최근 시세대로 모두 매입할 경우 총 5.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1] 한국 도시별 개인택시 면허수 및 가격

(2024.6월 기준)

인구수(천명)
1천명당택시수 

(개인+법인)

개인택시 

면허수

개인택시 

가격(만원)

개인택시면허 

시가매입비(조원)
서 울 9,605 7.5 49,074 12,000 5.89

부 산 3,303 7.3 13,809 9,000 1.24

대 구 2,372 6.6 10,038 5,000 0.50

광 주 1,398 5.8 4,781 12,500 0.60

대 전 1,449 6.0 5,329 10,800 0.58

  자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면허중개업체(남바원)

다만 호주 WA주정부의 면허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면허를 취득시점가격으로 한정하여 매입하면서 
시세기준 개인택시면허 총 구입가격(3.1억달러*)의 39%수준인 1.2억달러만을 조성하였다. 
    * 개인소유 택시면허 1,035개 × 29.5만 호주달러(Uber도입 직전 가격)
   ** 택시면허의 취득원가는 정책진행시 신청자의 신고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동 비율(39%)을 적용하면 서울개인택시 면허 총 매입비용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2. 택시매입 재원마련 방안

승차공유서비스(Uber 등)가 도입된 국가들 대부분이 택시시장규모가 커진 점 등을 고려하여 면허
외 택시 허가시 서울 택시시장의 매출 증가를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인구가 비슷한 뉴욕시는 
Uber 도입 이후 전통택시시장이 위축되었지만 Uber 비중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전체 택시 운행
은 4년만에 120% 증가하였다. 다만 뉴욕에 비해 택시수가 많은 서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매
출 및 건수) 증가율은 4년내 30% 성장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7.2] 뉴욕시와 서울시 인구 및 택시수 비교 [그림 7.3] 뉴욕시 택시서비스 일평균 운행건수

  주: 뉴욕은 2010년, 서울은 2024년 기준

자료: TLC
자료: T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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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 하에 2026년 승차공유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서울시 택시서비스 운행건수는 2025년 
3.7억건에서 2029년 4.8억건까지, 운행매출은 같은기간 3.7조원에서 4.8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
로 추정된다.

[그림 7.4] 서울시 택시서비스 운행건수 전망1)(연간) [그림 7.5] 서울시 택시서비스 운행매출 전망2)(연간)

   주: 1) 통계 미발표로 23~25년중 22년 수치 사용, 2) 통계 미발표로 24~25년중 23년 수치 사용

 자료: 통계청, 서울시

동 추정에 기반하여 건당 1,000원 부과시와 요금의 10% 부과시 모두 5년간 2.3조원의 택시면허
매입 기금이 조성됨에 따라 5년 내에 서울 개인택시 면허매입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재원마련을 위해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업 모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림 7.6] 승차공유서비스 도입시 택시면허매입 기금 조성 추정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1,000원/건 4,088억 4,459억 4,645억 4,831억 4,831억 2.3조원

10%/요금 4,086억 4,458억 4,644억 4,829억 4,829억 2.3조원

 주: 승차공유서비스 도입 후 2026년부터 기금조성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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